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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정부관료제의 종래 기능은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와 행정 수반이 결정한 정책을 정치적 중

립성과 전문성에 의거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었다.1) 과거 행정학자들은 이른바 정치･행정 

이원론(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적인 이러한 역할분담이 민주주의 정신과 행정

의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관료들이 정책과정 전반에 깊이 참여하는 ‘관료정

치’(bureaucratic Politics)와, 집권 정부의 정무직 공직자들이 관료들에 대해 정파적인 통제

(partisan control)를 가하는 ‘관료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bureaucracy)가 일반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이 같은 관점은 유지되기 어렵다. 

관료정치는 관료들과 행정기관이 정책과정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행위를 하는 현상을 말

한다. 관료정치론(theories of bureaucratic politics)은 이들이 실제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의 틀을 부인한다(Brewer, 2003: 141-145). 관

료정치론은 정책결정과정을 다양한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 주체 간 정치적 게임의 전

개 과정으로 인식하고, 관료들과 행정기관을 이러한 게임의 주요 참여자로 간주한다.2) 또한 

관료들과 행정기관의 기술적 우월성으로 인해 정책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된

다고 본다. 관료정치는 정치인들이 담당할 기능을 관료들이 분담하거나 대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상합성 여부가 문제 되며, 기능적으로도 긍정적ž부정적 양 측면이 있다. 이 때문

에 관료정치는 이론적 논쟁과 경험적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다. 

관료제의 정치화는 기본적으로 ‘관료제에 대한 정치화’를 의미하며, 집권 정부의 정부관료

제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현상이다. 집권 정부가 자신의 정책 이행을 위해 정부관료제를 통제

하는 것은 민주적 국정관리(democratic governance)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나(Redford, 

1969: 70; Lauth, 1990: 194), 관료제의 정치화는 이러한 통제가 적정 수준을 넘어 정파적 통

제의 성격을 띠는 것을 가리킨다.3) 관료제의 정치화는 국가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빚지만,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쟁점과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된다.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는 정치와 연관된 현상이라는 동질성이 있다. 그러나 관료정

치가 정부관료제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라면, 관료제의 정치화는 정부관료제에 대한 

집권 정부의 부당한 통제라는 점에서 양 현상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런데도 이들 개념

이 호환적으로 사용되거나 이들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들이 통용됨으로써, 관련 현상을 규

1) 여기서 정부관료제는 정책과정의 행위 주체인 관료들과 행정기관의 총체를 말한다.

2) Seidman(1998), Frederickson & Smith(2003: 53), 정정길 외(2003: 215) 참조.

3) Rouban(2007: 202), Almendares(2011), Peter & Pierre(2022), 이창길(2020: 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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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이해하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Ruban, 2007). 

이런 인식에서 이 글에서는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두 현상을 개념적으로 차별화하

여 각각의 양상과 기능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이들 현상과 맞물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

제를 다룸으로써,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한국적 맥락을 부분적으

로 서술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가 본격화되는 데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Ⅱ. 관료정치

1. 개념과 양상

일찍부터 학자들은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 과정이나(Easton, 1965), 누가 무엇

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는지(who gets what, when and how)를 결정하는 과정으로(Lasswell, 

1936) 정의할 때, 이러한 과정에 관료들과 행정기관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관료정치 현상

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Brewer, 2003: 143; Bowornwathana & Poocharoen, 2019: 307). 

넓은 의미의 관료정치 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우선 관료들과 소속기관이 특정 분야

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정책의제 설정, 정책대안의 형성과 같은 정책결정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mith, 1988; Brewer, 2003: 141). 관료정치는 관료들과 행정기관

들이 나름의 이해관계(관할 정책영역, 예산, 인력 등)와 정책정향을 준거로 정책과정에서 상

호 경쟁, 갈등, 타협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행정기관 간 갈등은 정부조직의 관리 업

무(예산, 인사, 조직관리 등)를 주로 수행하는 핵심(참모)기관(core agencies)과 특정 정책기

능을 담당하는 계선기관(line agencies) 간, 계선기관 상호 간 등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4) 행정기관 간 이같은 정치적 게임 양상은 정책결정과정은 물론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나타난다.5) 행정기관 간 관료적 경쟁(bureaucratic competition)의 발생 정도는 정부 구조

(structure of government)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처럼 분권화된 구조

에서는 행정기관 간 경쟁이 개별 기관의 생존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중앙의 

정치적･행정적 통제가 강한 구조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드물게 나타난다(Peters, 1995: 

218). 

4) Bowornwathana & Poocharoen(2010: 306), 조석준･임도빈(2019: 143-147) 참조.

5) Pressman & Wildavsky(1973), Bowornwathana & Poocharoen(2010: 3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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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는 행정기관이 외부의 여러 정치세력과 연대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Peters, 

1995: 211-225; Frederickson & Smith, 2003: 42). 이런 관료정치에서는 미국에서 볼 수 있

듯이 행정기관이 외부 특정 주체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는 대신 이들이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파우스트적 거래(Faustian bargain)가 이루어지

거나, 행정기관과 이익집단 간 강한 정치적 동맹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6) 미국에서 상대적

으로 근래에 형성된 행정기관과 다수의 관련 외부 주체 간 느슨한 제휴 관계인 이슈 네트워

크(issue network) 역시 관료정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Brewer, 2003: 141).

관료정치론은 정책이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지(policy is what happens) 법규에 명시

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관료들이 행정 현장에서 재량적인 결정을 통해 실제 정책

(realities of policy)을 상당 부분 좌우하는 현상도 관료정치로 간주한다(Peters, 1995: 

219-220). 

이처럼 관료정치는 정부관료제의 활동이 정치로부터 분리된 기술적･가치중립적(value- 

neutral)인 성격이 아니라 정치활동 자체임을 실제로 보여준다(Frederickson & Smith, 

2003: 41, 48). 현대 국가의 광범위한 기능을 감안하면, 관료정치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허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위직 관료들이 정무직 공직자들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치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이나,7) 일선관료들이 정

책집행 현장에서 정책을 상황에 부합되게 적절히 해석ž적용하는 것과 같은 관료정치가 이

에 해당한다. 문제는 관료정치가 관료들과 행정기관의 자기중심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여러 

병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 1>은 그간 학자들이 제시하거나 파악한 관료정치 

양상이다.

<표 1> 관료정치 문헌의 고전적 주제 

6) Peters(1995: 211-225), Frederickson & Smith(2003: 42), Brewer(2003: 141) 참조.

7) 대다수 정무직 공직자는 정책결정에 있어 아마추어이며, 정책의 큰 그림(big ideas)을 그릴 수는 있을지

언정 이슈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수준이 직업관료들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직업관료들은 정책과정

에 참여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국정관리(governing)에 대한 경험과 조직 기억(organizational memories)

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Peter & Pierre, 2022: 632). 

1. 관료들은 재량을 행사함으로써 정책결정을 한다(Appleby 1949).
2. 행정은 정치과정이다(Appleby, 1949; Stein, 1952).
3. 관료들과 관료제는 그들 자신의 고도로 세분화되고 편협한 관점, 이익, 가치관에 의해 움직인다

(Long, 1949).
4. 행정기관들은 권력(power), 위상(position), 평판(prestige)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이것이 정책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친다(Allison, 1971; Halperin, 1974).
5. 관료들의 관점은 소속기관의 독특한 문화에 의해 영향받는다(Halperin & Kanter, 1973). 바꿔 말해‘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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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O’Leary(2006: 10)

한편, 관료정치는 협의로는 Allison(1971; 1972)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Kennedy 정부가 해상봉쇄라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세 가

지 이론모형 가운데 하나인 [모형 3]을 가리킬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행정부 

각 기관의 상위직 공직자들(정무직 공직자와 고위 직업관료) 간 갈등과 거래의 정치적 게임 

과정으로 보는 관료정치 패러다임(bureaucratic politics paradigm)으로서, 정책결정과정

의 개별 참여자들은 복합적인 성격의 목표를 가지며 기본적으로 각기 공식 역할과 소속기관

이 다른 관계로 정책선호가 상이하다고 가정한다(Brewer, 2003: 144). 앞서 넓은 의미의 관

료정치는 Allison의 이러한 [모형 3]은 물론 그가 제시한 [모형 2]도 함께 포함한다. [모형 2]

는 정부를 특정 정책영역에서 각기 준독립성(quasi-independence)을 가진 다수 기관의 느

슨한 집합체로 간주하는 조직과정 패러다임(organizational Process Paradigm)으로서, 각 

기관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일정한 조직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

율하는 정형화된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수립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은 각 기관의 이러한 SOP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Allison의 이들 

모형은 행정부 내 관료정치에 관한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Federickson & Smith, 

2003: 53). 

2. 한국에서의 관료정치

과거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집권했던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

의 취약한 정치적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책무를 정부관료제에 안

치는 앉은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where you stand depends on where you sit)(Neustadt & May, 
1986).

6. 모든 관료제는 특정한 자원들을 부여받는다. 정책전문성(policy expertise), 장기성(longevity)과 연속성
(continuity), 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등이 그것이다. 일부 관료들은 이들 자원을 자신
들의 편익을 위해 더 성공적으로 활용한다(Rourke, 1984; Wildavsky, 1981). 

7. 관료정치의 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흥정(bargaining), 조정(accommodation), 타협(compromise)에 의
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Allison, 1981). 이는 관료정치로 알려진 비합리적인 요인들에 영향받는 혼란
스러운 점증주의(muddling-through incrementalism) 형식을 띤다(Lindbloom, 1959).

8 행정기관과 관료들은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부 집단들을 흡수(co-opt)한다(Selznick, 1949).
9. 관료제들은 정치제도들(대통령실, 주지사, 시장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며, 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정치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Wildavsky, 1975; Heclo 
1978: Cronin, 1980; Ripley & Franklin, 1990).

10. 관료제 내 조직 장치들(organizational arrangements)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정치적 동기로 정해
진 우선순위와 선택적 실행을 의미한다(Seidma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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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고, 해당 과업이 신속히 달성되도록 국회 등 여타 정치세력의 정책과정 참여를 배제하였

다. 그 결과 국가의 주요 결정은 대통령과 관련 부처 간 연계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관료제는 그 규모와 기능을 계속 팽창시키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진 소수 정책영역

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문제에 대해 정책구상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

도하였다. 이 기간 정부관료제는 대통령에게 예속되었지만, 그가 용인하는 범위에서는 그

의 보호벽 속에서 외부 세력들의 개입이나 견제 없이 자유롭게 정책과정을 주도하는 관료정

치 양상을 나타냈다.8) 이러한 관료정치 양상은 관료제의 정치화 영향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 특징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관료정치는 관료들의 기술적･관리적 능력 발휘에 힘입어 총량적 경

제 성장을 이루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에게만 집중된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력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관료들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와 같은 병폐가 누적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관료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켜졌다(안병영, 1994; 정정길, 2000: 141; 정

승건, 2004: 125). 이런 가운데 1980년대 후반부터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와 급속한 민주화

라는 정치변화에 힘입어 국회, 정당, 각종 사회집단의 정책과정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정부

관료제가 정책과정을 주도하던 기존의 관료정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김순양, 

1994; 정정길, 1994: 275). 그간 이루어진 민간 부문 역량의 급성장과 1990년대 후반 경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도 기존 관료정치의 와해를 재촉하였

다(남궁근, 2021: 193). 

이처럼 기존 관료정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

여 실제로 관료정치 양상이 어떻게 변질되어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과 진단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이 행정국가적 정책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한 

정부관료제의 정책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새로운 관료정치의 성격과 양상을 규명

하는 작업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의 한국 관료정치 양상을 보여 주는 소수 연구가 있다. 예컨대 한국의 

일부 외교정책에 관료정치 개념을 적용한 특정 연구는 기능적으로 작동해야 할 관료들과 관

료 조직들이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타 행위 주체들을 상대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을 관료정치라고 정의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UR 협상과 쌀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러시아제 잠수함 획득 정책 등을 관료정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배종윤, 2002). 대북정책에 

있어 관료정치 현상을 다룬 다른 연구는 대북정책 추진이 대통령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관련 기관 관료들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받는다는 점을 밝혔다(배종윤, 2003). 이 연

8) 장달중(1988: 239), 정정길(1989: 75-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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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관료들의 발언 등이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무관하거나 상반될 경우나, 정책의 실

제 내용이 대통령의 정책선호보다 관료들이 보인 입장과 유사할 시에, 관료들의 관련 행태

를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북한 핵실험(2006년)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 방안이 성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관료

정치 모델을 적용해 설명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노무현 대통령

이 포용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언명하였지만,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주장하는 관

료들에 의해 그러한 방침의 기류가 바뀐 것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

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부 내 강경 세력과 온건 세력 간 논쟁을 거치면서 조정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과 같은 현상을 관료정치의 결과로 보았다(안문석, 2008). 

Ⅲ. 관료제의 정치화

1. 개념과 양상

민주 정치체제에서 정부관료제는 집권 정부의 정책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응성(responsiveness)을 보여야 한다(Mulgan, 2008: 345-346). 그러나 정부관

료제는 다양한 연유로 집권 정부의 정책선호에 기대만큼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 관료들과 

행정기관이 이전 정권의 정치이념에 물든 경우 특히 더 그럴 수 있다.9) 이 때문에 이념적 스

펙트럼이 넓어 좌･우 정권교체 시에 정책변화의 폭이 상당히 큰 유럽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집권 정부가 정부관료제의 대응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양

재진, 2003: 266). 

정부관료제에 대한 집권 정부의 통제는 정부관료제의 대응성이 낮은 경우 강화되며, 이

러한 통제가 정파적인 목적과 성격을 띠면 관료제의 정치화가 된다. 앞서 밝혔듯이 이하에

서 관료제의 정치화라는 표현은 모두‘관료제에 대한 정치화’를 뜻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공

무원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civil service)란 용어 속에 ‘관료들에 의한 정치적 결정 

참여’(politicization as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현상과 ‘관료들에 대한 

집권 정부의 정파적 통제’(politicization as partizan control over bureaucracy) 현상을 포

괄하기도 한다(Rouban, 2007). 이와 유사하게 관료들과 행정기관 스스로 정치영역에 적극 

개입하는 현상을 관료제의 ‘기능적 정치화’(functional politicization)라고 표현하기도 한

9) West(2005: 151), Moynihan & Roberts(2010: 573), Cooper(2018: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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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binger, et al., 2019: 863). 그러나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려면 ‘관료들에 의한 정치적 결

정 참여’와 ‘기능적 정치화’현상을 앞서 논의한 관료정치로 범주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10) 

다만 앞서 한국의 관료정치 양상에서 보았듯이 예외적으로 관료정치가 관료제의 정치화 틀 

속에서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관료제의 정치화는 제도적 정치화(institutional politicization)와 그에 수반

되는 행태적 정치화(behavioral politicization)라는 형태로 구현된다.11) 제도적 정치화는 

집권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관료들과 행정기관에 대해 정파적 성격의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Wood & Waterman, 1994: 28). 대표적으로 정무직 인사의 정치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주된 기준으로 정무직 공직자들을 임용하여 관료들에 대

한 계서적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Almendares, 2011). 이런 기준으로 임용된 정무

직 공직자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가능한 관료들을 배제하고, 집행과정에서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을 최소화하며, 정치적 기준으로 이들에게 인사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

식으로 정부관료제를 장악하려 한다(Moynihan & Roberts, 2010: 574; Mulgan, 2007: 571).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제도적 정치화는 주요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대통령실로 집

중시키는 집권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대통령이 관련 행정기관을 배제한 채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소수 주변 인물에게 정책 조언을 주로 구하고 

실질적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Wamsley & Wolf, 1996: 236). 

제도적 정치화는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진 중앙예산기관 등을 통해 집권 

정부에 협조적인 기관과 비협조적인 기관을 구분하여 예산상의 이익과 불이익을 차등화하

는 양태를 띨 수도 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행정기관들의 기존 임무와 정책지향, 관

행, 외부 세력들과의 연대 등을 와해시키고 집권 정부의 정파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작동하

도록 조직편제를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Peters, 1995: 313-315; Wood 

& Waterman, 1994: 28). 제도적 정치화는 정부관료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선진국

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George W. Bush를 비롯한 여러 

대통령이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였다(Moynihan & Roberts, 2010: 574). 

한편, 관료제의 행태적 정치화는 관료들이 집권 정부와 정무직 공직자들에게 과잉 동조 

혹은 과잉 충성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Almendares, 2011; Mulgan, 2007: 577). 관

료들의 이 같은 행태는 이들의 인사에 실적 기준(merit-based criteria) 대신 정치적 기준을 

10) 1940년대 초반 일부 학자들이 관료들이 재량(discretion) 행사를 통해 정책결정에 참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에 반기를 든 것을 계기로 관료정치 연구가 시작되었던 점에 비춰 보더라

도, 이러한 범주화가 타당하다(O’Leary, 2006: 8-9).

11) Richardson(2019), Rouban(2007: 202), Almendares(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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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식의 제도적 정치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Peters & Pierre, 2004: 2

),12)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정권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정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Mulgan, 2008: 351; Almendares, 2011). 특히 상위직 관료는 정권이 바라는 정치

적 행위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으며(Mulgan, 2007: 578), 이러한 행위는 하위직 관료들에게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창길, 2020: 108-112). 다만 일견 자기 동기(self-motivated)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제도적 정치화에 간접적으로 영향받았을 수 있다.

관료제의 정치화는 대부분 합법적인 형식을 띠며 정파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탓

에 국정운영을 위한 정당한 관료제 통제와 외관상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런 연유로 관료제

의 정치화를 경계하거나 비판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Rouban, 2007: 202). 

 

2. 한국에서의 관료제의 정치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모든 면에서 관료제의 정치화가 강도 높게 이루어졌고, 관

료정치도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적 정치체제가 자리 잡

은 지금도 집권 정부에 의한 관료제의 정치화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과 비서실에 집

중된 행정 권력, 정치적 충성도 위주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13) 고위 직업관료에 대한 대통령

실의 인사 검증, 부처 주요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내락,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개

편 등을 역대 정부가 답습하고 있다.14) 과거 정부에서 수행했던 특정한 업무를 문제 삼아 관

련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형사 처벌을 가한 사례 등도 관료제의 정치화 현

상으로 볼 수 있다(권혁주, 2022: 113). 

공무원의 전 경력을 특정 기관에서 쌓게 하고 타 기관이나 민간으로 수평 이동할 기회를 

제한하는 공무원 인사관리는 관료제의 정치화를 한층 수월하게 만든다.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집권 정부나 현재의 정무직 직속상관에게 묵종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위직 공무원들이 종종 통계 조작과 같은 양심에 반하는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매일경제, 2023. 11. 14). 최근에는 집권 정부에 최대한 협력을 한 

뒤에 차기 대선 선거 캠프로 뛰어들려는 고위공무원들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대선 승리로 정권이 연장되면 부처 고위직이나 산하기관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 

12) 정치적 인사관리는 대통령의 정책선호에 적극 호응하는 관료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Lewis, 2008; Richardson, 2019). 

13)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장･차관이 임명되면 공직사회의 계급제적 관성으로 인해 실･국

장과 담당과장들도 연쇄적으로 보직 이동을 하게 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윤견수, 2018: 16).

14) 조석준･임도빈(2019: 282), 이창길(2020), 한승주 외(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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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이다(한겨례, 2023. 10.31).

국내에서는 관료제의 정치화를 중심 주제로 한 학술 연구를 찾기 어렵다.15) 반면에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언론보도는 상

당수 있다.16) 다수 언론보도대로라면 한국 정부관료제의 당면 과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관료제에 대한 집권 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겉

보기만큼 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 대통령은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

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취임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레임덕에 빠지기 쉽고,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할 시에는 정치적 리더십이 

타격을 받아 국정운영 동력이 급속히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강원택, 2014: 

73-75). 이런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럽거나 소속기관의 이익에 배치되는 정책 이행

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남았음에도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약해 정부의 정

책추진력이 크게 꺾인 실정이다(동아일보, 2024. 11.26.). 정권교체 시에 전임 대통령의 핵

심 정책이 그 합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공

무원들이 주요 정책 실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

제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강원택, 2014: 73-75). 

위와 같은 상황과 지적을 감안하면 한국 관료제의 정치화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초반

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면 그 위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실증 연구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Ⅳ. 두 현상 간 연관성 및 기능 비교 

1.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간 연관성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는 공히 정책과정에서의 정치인과 관료의 역할 및 상호작용

과 맞물린 현상이다. Aberbach 등(1981)의 연구는 서구 국가에서의 정치인과 관료 간 역할

과 상호작용을 시대적으로 정책/행정 분리형(policy/administration), 사실/이해 분리형

15) 최근 이창길(2020)의 연구는 관료제의 정치화를 정책, 인사, 행태의 정치화로 유형화하여 한국 관료제

의 정치화 현상을 진단했지만, 구체적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16) 중앙일보(2018.7.21.; 2018.7.21; 2024. 5. 23), 주간조선(2023.7.4.), 한겨례21(2023. 3.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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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interests), 에너지/균형 분리형(energy/equilibrium), 순수 혼합형(the pure hybrid)

의 네 유형(images)으로 구분하는 이론 모델을 제시하였다. 

정책/행정 분리형은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관료들은 단지 이를 집행만 하는 유형

으로서, 행정국가 초창기 양자 간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이해 분리형은 정치

인들과 관료들이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지만, 전자가 가치판단과 이해관계를 주로 다루고 

후자는 정책문제에 관한 사실과 지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유형이다. 정

치인들에게는 시민에 대한 정책 대응성 제고가 관료들에게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각각 주

된 관심사가 되며, 정치 합리성과 행정 합리성이 상호 다름을 전제한다. 셋째, 에너지/균형 

분리형은 정치인들은 물론 관료들도 정책결정에 나름 적극 참여하며, 관료들의 활동이 정

치성을 띤다. 정치인들이 사회 광범위한 이익표출을 지향하는 반면, 관료들은 소속기관 주

변의 조직화 된 이익집단들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두 집단 간 정책 정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 혼합형은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행태 면에서 양 집단 간 구분이 

모호해진 유형으로서, 앞서 세 유형을 거치는 동안 정치인과 관료의 역할이 상호 겹치는 ‘관

료제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bureaucracy)와 ‘정치의 관료제화(bureaucratization of 

politics)’현상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Aberbach et. al., 1981: 

1-23). 이들 현상은 이 논문에서 이제까지 논의해 온 관료정치 및 관료제의 정치화와 성격상 

유사하다. 

Aberbach 등은 첫 번째 유형은 19세기 후반부에, 두 번째 유형은 20세기 전반부에, 세 번

째 유형은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각각 나타났고, 네 번째 유형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부상하

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뒤의 두 유형이 현대 국가에서의 양 집단 간 실제 

관계에 가깝다고 전제하지만, 근래에도 앞의 두 유형은 관료제 계층의 하위 수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Aberbach 등의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서구 국가에서는 적어도 세 번째 에

너지/균형 분리형에서부터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이 상호 맞물려 등장하였고, 

네 번째 순수 혼합형에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cy theory) 역시 정치인과 정부관료제 간 상호작용과 관련성

이 있는 이론이다. 대리인 이론은 주인(principal)인 집권 정부가 자신의 업무를 위임받는 대

리인(agent)으로서의 정부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부각한다. 대리인 이론에 

의하면 관료제는 한편으로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집권 정부의 정책목표 이행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정보의 우

월성(information asymmetry)을 이용해 정무직 공직자들을 기만 혹은 조종하거나 자신의 

정책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대리인 이론은 정부관료제가 집권 정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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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료정치를 할 기회와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에서, 이를 제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

리고 그 방법론으로서 집권 정부의 정보력 제고,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보상 활용, 관

료제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제시한다(Wood & Waterman, 1994: 22-26). 대리인 이론

에서는 집권 정부가 정부관료제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제의 정치화에 관

한 측면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2. 두 현상 간 기능 비교

우선 관료정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가능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학자의 입장이었다.17) 관료정치에 대한 이

런 부정적인 관점은 관료들과 행정기관이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요구나 국민대표기관의 의

사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논리와 이익에 집착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Brewer, 

2003: 141). 예컨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공공관료제가 지나치게 비대해지

고 서비스 생산비용이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원인이 관료들의 자기 이익 추구에 있다고 지적

한다(Tullock, 1965; Niskanen, 1971; McLean, 1987). 많은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이미 

자리 잡아 제도화된 상태에서, 관료들과 소속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새로운 정책과 프

로그램들이 예산을 계속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관료정치는 관료들과 행정기관이 정책과정에서 문제의 해결보다 기존 규정과 표준운영절

차에 의한 집행의 수월성을 정책대안 제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유로도 불신받는다

(Peters, 1995: 216). 관료정치는 각 행정기관이 조직편협주의(organizational parochialism)

에 빠져 정부 정책의 내적 일관성과 응집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도 비판 받아왔다. 조직편

협주의는 특정 행정기관이 장기간 수행한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해당 기관 내부에 깊숙

이 침윤하여 이른바 ‘기관의 관점’(departmental view)이나‘기관의 이념’(agency ideologies)

으로 뿌리내림으로써 고착된다(Peters, 1995: 213, 227). 이러한 조직편협주의로 기관 간 협

업과 공조가 어려워져 정부관료제가 통합된 공적 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Peters, 1995: 218; Edwards Ⅲ & Mayne, 2003: 240-241).

이처럼 관료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익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

다. 무엇보다 관료들은 정책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대안들

을 제시할 수 있다(Peters, 1995: 224; Peters & Pierre, 2022: 632). 행정기관 간 관료적 경쟁

도 단일 기관에 의한 비합리적인 정책추진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Peters, 1995: 

17) Niskanen(1971), Yates(1982), Barzelay(1992), Gruber(1987), Gormley(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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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료들이 발휘하는 재량 역시 해당 정책을 현실에 부합되게 적절히 

보완할 수 있다(Rourke, 1984: 35-44). 다수 학자가 관료적 재량 없이는 현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Davis, 1969; Downs, 1967; Bryner, 1987). 

관료정치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학자들은 정부관료제에 대한 정치권의 강한 통제를 우려

한다.18) 이들은 관료들과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역량을 공익을 위해 발휘한다면 관료정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믿는다. 관료들이 공공가치 실현을 중시한다는 공공서비스 동기

(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론과19) 관료들이 인구사회학적 특성(교육 수준, 사회적 위

상, 소득 등)과 정책지향 면에서 일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이론은20) 관료정치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기대를 뒷받침한다. 

집권 정부가 정부관료제를 정파적으로 통제하는 관료제의 정치화 역시 많은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Moynihan & Roberts, 2010: 575). 무엇보다 관료들에게 정권의 방침에 묵종하도록 압

력을 가함으로써 정책과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21) 관료

제의 정치화는 정책의 전문직업적 조언자(professional advisers)인 관료들을 정책의 정파적 

옹호자(partisan defenders)로 전락시킨다(Mulgan, 2007: 569-573). 예컨대 집권 정부는 흔히 

‘결정할 정책’(yet-to-be-determined policies)의 근거가 될 증거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정

책’(predetermined policies)을 지지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관료제의 정치화는 

관료들이 집권 정부의 이러한 의도에 부응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논란이 된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

다.22) 관료들이 제공했거나 묵인한 ‘정치화된 그릇된 정보’(politicized misinformation)는 시

민을 속이고 국가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Mulgan, 2007: 572-573). 전문성을 도

외시하고 충성심 위주로 정무직을 임용하거나, 정책결정권을 대통령비서실로 집중시키는 식

의 관료제의 정치화 역시 많은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Moynihan & Roberts, 2010: 577).23) 

18) Appleby(1949), Long(1949), Rourke(1984), Yates(1982: 149, 153), Svara(1985), Brewer(2003: 

142) 참조.

19) Brewer(2003: 143), O’Leary(2006: 14) 참조.

20) Goodsell(1985), Sowa & Selden(2003) 참조.

21) Moynihan & Roberts(2010: 573), Wamsley & Wolf(1996: 236), Lauth(1990: 195) 참조. 

22) 이 사례에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분명한 정보가 없는데도 2003

년 이라크 침공을 결정하였고, 이들 정부의 정보원들은 이러한 결정을 암묵적으로 지지하였다(Mulgan, 

2007: 573). 

23) 예컨대 미국 G.W. Bush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방위기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기관장은 위기관리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탓에 2005년 Katrina 태풍으로 인한 재난에 제대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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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에 따라서는 관료제의 정치화가 정부관료제의 대응성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담보하

는 수단이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이창길, 2020: 111). 관료제의 정치화가 

그러한 도구적 합리성을 지니려면 그에 기인한 변화가 기존 정책들 가운데 타당한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Moynihan & Roberts, 2010: 575).

관료제의 정치화는 그 자체를 가능한 제한하는 것이 관료들의 정파적 활동을 방지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행정전문주의(public service professionalism)를 제고 하는 길이기에 그

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현실적 의미를 지닌다(Mulgan, 2007: 571). 또한 관료제의 정치화 

연구는 관료제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모색하는 데 좋은 참고와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Wood & Waterman, 1994: 29). 

<표 2>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기능 비교24) 

하지 못해 피해를 엄청나게 키웠다(Moynihan & Roberts, 2010: 575). 미국 Trump 행정부에서는 환경보호

에 적대적인 인물을 환경청(EPA) 기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한 반발로, 환경청 소속 관료 700명 이상이 이직함

으로써 이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Richardson, 2019: 879).

24) 박천오･박시진(2024: 108-109). 

구분
관료제의 정치 관여(관료정치) 관료제에 대한 통제와 정치화 

합리적 참여  불합리한 개입 적절한 통제 관료제의 정치화

긍정적
기능

▶관료들이 전문성과 
전문직업주의에 의거 
실행 가능한 합리적 정
책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음.
▶행정기관 간 관료적 
경쟁을 통한 집권정부
의 정책 선택지 확장과 
단일 행정기관에 의한 
비합 리적인 정책 추진 
견제
▶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선관료 등이 상황에 
적합한 재량적 판단을 
함 

▶책임정치의 구현
▶정책과정에 있어 관
료들과 행정기관의 자
의적･자기이익 중심적
인 영향력 행사 제어
▶기존의 조직 관행과 
절차에 집착하는 관료
들과 행정기관을 자극
함으로써 변화와 혁신
을 유도

▶집권 정부가 추진하
는 정책에 대한 정부관
료제의 협력과 책임을 
보다 확실히 담보

부정적
기능

▶관료들과 행정기관
의 자기중심적인 편협
한 관점과 행태로 인
한 정책의 합리성 저
하와 공익 저해
▶행정기관 간 관료적 
경쟁으로 인한 국가예

▶정책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관료들의 기술
적･전문직업적 역량을 
사장함으로써 정책과 
행정의 합리성 저해
▶관료들에게 정파적 
봉사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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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의 관계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포괄적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당파적 정쟁등에 

영향을 받거나 그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 실적제를 기반으로 

임용된 직업관료들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비정파적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가치관(a 

political value)에 기초하고 있다(Elliott, 1998: 1714). 민주 정치체제에서 정부 업무는 정권

교체와 같은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수행되어야 하기에 공무원의 이러

한 중립 의무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내포하는 구체적 의미는 강조하

는 내용에 따라 여러 갈래로 분화될 수 있다(Sossin, 2005). 정치적 중립의 다양한 의미 가운

데 다음 세 가지가 현실에서 특히 중시된다.

1) 공무원의 파당적 정치참여 제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등 파당적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로서, 공무원이 정당 간 경쟁을 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

치는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Levitan, 2007: 13-15). 

2) 집권 정부에 대한 대응: 공무원은 자신의 개인적 정책선호나 소속기관의 이해관계 등과 

무관하게 집권 정부의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로서, 여기서는 공

무원이 특정 정당에 대한 편견 없이 어떤 정권하에서도 동일한 열정과 성실함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Levitan, 2007: 13-15; Thompson, 1985: 459).

3) 전문직업적 중립: 공무원은 특정 정책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직업

인(professionals)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25) 특정 정파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25) 여기서 전문직업적이란 용어는 행정을 하나의 전문 직업(profession)으로 보고,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들이 나름의 경험, 전문지식, 공익 가치관에 충실해야 할 윤리성(ethos)을 뜻하는 다소 느슨한 의미의 이

산 팽창과 정부 규모 
확장
▶조직편협주의에 기
인 된 기관 간 공조와 
협업 제약 및 전체 정
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부관료제가 정책
과정을 사실상 독점하
는 관료정부화 우려 

▶잦은 정책변화를 방
치함으로써 국가사회
에 혼란과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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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의 관점에서 불편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

는 공무원이 필요시에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speaking truth to power) 부당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와 시정 노력을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Svara, 2009: 1037). 

이들 세 가지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대등하게 중요하므로, 공무원은 이들 의무 모두

를 준수해야 하며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시에는 법적 혹은 윤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문

제는 공무원이 상부에서 부여한 정책 등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따라야 할 중립 의무(위 두 번

째 의미)와 공무원이 관련 정책(혹은 업무)의 전문가로서 주어진 정책이나 지시의 합리성을 

공익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중립 의무(위 세 번째 의미)가 논리적･현

실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West, 2005: 147). 이러한 상충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 의무 이행을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다. 뒤에서 서술하듯이 한국에서는 이들 두 의무 간 상

충성이 심각한 현실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의 진정한 가치는 공무원이 한편으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정부의 정책과 

지시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정책분야의 전문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

서 부당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는 법적 기반이 분명하지 못한 의무일 수 있기

에 이를 준수하려는 공무원은 집권 정부의 민주적 정통성(democratic legitimacy)에 도전한

다는 비난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Mulgan, 2008: 351). 따라서 이러

한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강한 소신과 실천 의지 없이는 이행되기 어렵다(Mulgan, 2008: 

350-352; Ebinger, et al., 2019: 864).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 이행에 걸림돌이 많다고 하여 의무 자체의 중요성이 감소 되지는 

않는다. 공무원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정권이라고 하여 비협조적으로 일해서는 안 되

듯이, 정치적인 고려에서 혹은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정파적인 정책이나 지시에 묵종하지 

않아야만 공익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를 배제한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의 현실적･학문적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의 전

문직업적 중립 의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이론적 뒷받침과 현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학계와 

정치권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Ingraham, 1995: xix). 

른바 공공 전문직업주의(public professionalism)를 말한다(Waldo, 1981: 61-62, 105).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양상, 기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의 관계 49

2. 두 현상이 정치적 중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료정치는 공무원이 정책과정 등에서 자신이나 소속기관의 이해관계에 경도되어 정치

적으로 편향된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현상이고, 관료제의 정치화는 공무원을 정

파적으로 통제하는 현상이기에, 양쪽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다

(Overeem, 2005). 다만 관료정치에서는 공무원이 능동적･선제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관료제의 정치화는 집권 정부가 압력과 회유로 공무원이 

비자발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양쪽 간 질적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가 앞서 서술한 세 가지 의미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

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1) 관료정치의 부정적 영향

첫째, 공무원은 자신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정당 간 경쟁하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에 유리하게 간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선거에서 파당적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

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 한국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과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기

본적으로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선거 등에 간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련 관료정치를 차단

하려는 취지의 법규라고 할 수 있다.26) 그러나 이들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무원들은 과

거 선거 과정에 자발적으로 개입하여 집권 여당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하게 움직인 경우가 적

지 않았고. 현재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남아 있다(오석홍, 2013: 217; 유민봉, 

2015: 511). 

둘째,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기준으로 집권 정부의 정책 정향에 

과도하게 호응하거나 비협조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어떤 정권하에서도 똑

같은 열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 된다. 예컨대 서구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정부개입을 확장하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지향하는 좌파 정권에 밀착하는 반면, 작은 정부와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우

파 정권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Roubin, 2003: 207). 그러나 한

국 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의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치적 대응성이라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한국 공무원들은 오히려 집권 정

26) 다만 이들 법규는 선거에서 정치권이 공무원에게 정파적 정치활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관료제의 정치화를 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 ｢행정논총｣ 제62권 제4호

부의 정책과 정무직 공직자의 지시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도빈･
유민봉, 2022: 70). 

셋째, 공무원은 자기나 소속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에 부합되는 정치적 중립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정책분야의 전문가로서 집권 정부가 추진하는 정파적 정책의 부당

성을 직언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공무원이 상급자가 달가워하지 않더라도 공익 관

점에서 전문가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한국에는 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법규가 없고, 헌법 제7조 ①에‘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선언적 규정만 있다. 이런 연

유로 해당 중립 의무의 존재와 당위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은 편이다. 

2) 관료제의 정치화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첫째, 관료제의 정치화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집권당에 유리한 정파적인 행위를 하도

록 압력을 가하거나 회유함으로써,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

미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할 수 있다. 한국 헌법 제7조 ②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을 선거 등에 부당하

게 끌어들이려는 정치권의 압력이나 이에 불응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권의 보복으로부

터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관료제의 정치화가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내포한다.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 공무원들은 집권 정

부의 강요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도 자치단체 선거에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남아 있다(오석홍, 2013: 217; 유민봉, 2015: 511). 

둘째, 공무원은 어떤 정권하에서도 정부 정책 실현에 충실히 대응할 중립 의무가 있지만, 

그것이 정권의 정파적 정책마저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

권 세력이 관료제의 정치화를 통해 공무원에게 정파적 정책 이행을 강요한다면, 설사 그것

이 합법적 수단들을 동원하였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권력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한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의 정치적 대응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집권 세력이 계층적 통제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정파적 정책 이행을 관철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더구나 한국 공무원들은 관료제의 정치화가 아니더라도 집권 정부

의 정파적 정책에도 민감히 반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셋째, 관료제의 정치화는 공무원들을 정치도구화함으로써 그들이 전문성과 공익에 기초

해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전문직업인 정치적 중립 의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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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 관료제의 정치화가 공무원이 집권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직언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같은 결과를 빚는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한국에는 

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려는 공

무원의 인식과 의지가 미약하여 상관의 정파적인 지시 등에 쉽게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경향

이 있다. 

뒤에 제시된 <표 3>은 관료정치 및 관료제의 정치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간 여러 부정

적 연관성과 함께, 한국의 관련 법규 및 한국 공무원들의 유관 행태를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

이다. 관료정치 및 관료제의 정치화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미치는 여러 부정적 영향에

도 불구하고 양자 간 인과관계를 다룬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찾기 어렵다(Astrom, 

et al., 2022: 1025).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문제가 현안 과제인 현실에 

비춰 볼 때, 향후 해당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성찰과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양 차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무직 상관에 대한 공무원의 조언(advice)이다. 여기서 조언은 공

무원이 정무직 상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 봉사 등을 포괄한다. 예컨대 정책 초

안 작성, 정책 대안(policy options) 마련, 정책 연설 관련 배경 브리핑(background briefing), 

정부 활동 보고(reports on government activities)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Mulgan, 2007: 

571). 조언은 공무원의 능동적인 정치참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치권에 의한 관료제의 정

치화에 피동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 

정무직 상관에게 조언을 성실히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이며(Smith, 1988: 45), 이러한 

조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대체로 집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나 정무직 상관의 정책 선도(policy lead) 등에 맞춰 정책 조언을 하며, 소속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언하기도 한다(Mulgan, 2007: 571). 따라서 이러한 조언은 관료제의 정

치화나 관료정치에 의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Mulgan, 2008: 348). 

3.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

정권교체 시마다 정책 기조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근래의 현실에 자극받은 탓인지, 공무

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학계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 관련 연구로는 정부의 정책 실현에 

무조건 충실하다고 비판받는 한국의‘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마 전문직업적 판단과 행위를 하려는 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밝힌 연구(박천오, 2011), 

한국에서는 통치 권력과의 관계에서 행정의 자율성이 없으며 공무원들에게 공직에 대한 정

체성과 전문직업주의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진단한 연구(윤견수･김순희, 2013), 한국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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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자신들의 행동규범으로 이해하고 지키려 노력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지가 적극적인 저항보다 소극적인 불응의 행태로 주로 구현되기에 이들이 ‘영혼 없는 공

무원’으로 비친다고 파악한 연구(김다니･임도빈, 2019), 한국의 상위직 공무원은 집권 정부

의 정치도구로 전락하여 정치권력자의 정책과 지시에 과잉 대응하거나 순응하고, 중하위직 

공무원은 상부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에 묵종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한 연구(한승

주, 2016: 131), 한국 공무원들이 집권 정부에 순응하는 것은 한국 공직사회에 위계적･권위

주의적 조직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인사상 불이익 등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

으로 조사한 연구(주재현･한승주, 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존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한국에서의 관료정치나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과 직접 연계해 다루지 않았다. 대신에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한 한국 공무원들의 인

식이나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처신과 상황 문제 

등을 주로 조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배경에는 집권 정부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야 할 

중립 의무가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고 현실적 요청이 커서 공무원들이 이를 준수하려는 인식

이 강한 반면에,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는 직접적인 근거 법규가 없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

신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조직문화도 아니어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이 자리 잡고 있다. 

발전된 정치체제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대응 의무가 강화되어야 하고 발전이 상대적으

로 늦은 정치체제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직업직 중립 의무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굳이 들

지 않더라도(Peter & Pierre, 2022: 632), 집권 정부의 정파적 정책추진과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드물지 않게 겪고 있는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 준

수를 우선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는 정부관료제에 대

한 정치권력의 지배가 완화되고 정무직 공직자들이 공무원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할 때,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질 때, 그리고 공무원들이 불문율 성격

의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를 진정한 행동규범으로 인식할 때, 온전히 준수될 수 있다. 이 같은 

여건을 갖춰 나가는 것이 한국의 향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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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두 현상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간 부정적 연관성

정치적 중립의 
의미

관료정치 관료제의 정치화

부정적 연관성 한국 법규 및 실상 부정적 연관성 한국 법규 및 실상

1. 공무원의 
    파당적 정치
    참여 제한

▶공무원은 자신이
나 소속기관의 이익
을 위해 정당 간 경
쟁을 하는 선거에 
자발적으로 간여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와 지방공무원
법 제57조 등에서 공
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 등을 금지
하고 있음. 이들 법규
는 기본적으로 공무
원이 능동적으로 선
거 등에 간여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으로
서, 관련 관료정치를 
차단하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
음
▶과거 한국 공무원
들은 선거과정에서 
지배적 정치세력에 
능동적으로 가담함으
로써 많은 폐단을 빚
었음(오석홍, 2013: 
217). 
▶ 현재도 위와 같은 
공무원 행태의 잔재
가 남아 있음(유민봉, 
2015: 511) 

▶ 공무원이 공직선
거에서 정파적 정치
활동을 하도록 집권 
세력이 압력을 가하
거나 회유할 수 있음

▶헌법 제7조는 공무
원을 선거 등에 부당
하게 끌어들이려는 
정치권의 압력이나 
이에 불응하는 공무
원들에 대한 정치권
의 보복으로부터 공
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관료제의 정치화가 
선거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력을 예방하
려는 목적을 내포함 
▶과거 공무원이 정치
권의 강요에 의해 선
거에 직간접적으로 개
입하기도 하였음(오석
홍, 2013: 217; 유민
봉, 2015: 511) 
▶지금도 단체장 선
거 등에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 편에서 직
간접적 선거 운동을 
하고 인사상 특헤를 
받은 사례가 드물지 
않음(유민봉, 2015: 
511)

2. 집권 정부에
    대한 대응성

▶ 공무원이 집권정
부의 정파적 정책 
등에 적극 호응함으
로써 자신의 이익이
나 소속기관의 이익
을 극대화하는 행태
를 나타낼 수 있음
▶서구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경제
적･사회적 문제들
에 정부개입을 확장
하는 큰 정부(big 
government)를 
지향하는 좌파 정권
에 밀착하는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는 
이를 공무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함
▶한국 공무원들은 
어느 정권의 정책에
도 적극 호응하므로, 
정치적 대응성이라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가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음 
▶한국 공무원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는 
정부 정책과 정무직 

▶공무원에게 집권 
정부의 부당한 정파
적 정책에 적극 협력
하도록 강요할 수 있
음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는 
대응성 의무를 공무
원의 법적 의무로 규
정함
▶실적인사에 관한 
여러 법규에도 불구
하고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 정치적 영향
력이 작용하는 등 일
부 비실적 인사 관행
이 아직 남아 있음
▶집권 정부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공무
원들에게 명예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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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우
파 정권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됨
(Roubin, 2003: 
207)

공직자들의 지시 틀 
내에서 주로 이뤄짐
( 임 도 빈 ･ 유 민 봉 , 
2022: 70) 

강요하거나 대기발령
(혹은 연수) 등의 인
사상 불이익을 강요
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음(임도빈･유민봉, 
2022:64) 
▶한국 공무원들은 
다수 국민의 뜻이나 
공익에 반하는 집권 
정부의 정파적인 정
책 등에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
임(임도빈･유민봉, 
2022:70)

3. 전문직업적
    중립

▶공무원이 자기 이
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자신의 
전문가적 의무를 소
홀히 할 수 있음
▶공무원이 자기 보
호나 소속기관의 이
익을 위해 부당한 
정책에 대해 직언을 
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회피할 수 
있 음 ( S v a r a , 
2009: 1037)

▶법률에 직접적인 
관련 명문 규정이 없
는 관계로 이러한 의
무를 비공식적･불문
율적 윤리 규범으로 
볼 수 있음

▶집권세력이 공무원
을 정치도구화함으로
써 공무원의 전문직
업적 업무 수행을 저
해할 수 있음
▶공무원 스스로 불
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상부의 정책이나 지
시라도 정치적인 이
유에서 이에 복종하
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음(이창길, 2019: 
498)

▶헌법 제7조 ①의 
규정은 공무원이 정
치적 압력에도 불구
하고 직무수행에 있
어 국민을 위해 자신
의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간접적 근거
일 수 있음(박천오, 
2011; 32)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려는 
공무원의 인식과 의
지가 미약함. 그 결과 
상관의 정파적인 지
시 등에 쉽게 낮은 자
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 공무원은 집권 
정부가 정파적인 정책
을 추진하거나 정무직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경향을 나
타냄(감사원, 2010: 
22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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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국가의 탄생 이래 정부관료제는 집권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부관료제가 정책결정을 포함한 정

책과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고유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관료정치가 보편적 현

상이다. 관료정치는 나라에 따라 양상은 달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규모가 팽

창하고 사회문제가 날로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대규모 조직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정부관료

제를 정책과정에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Meier, 1993: 48-57).

이와 더불어 관료정치에 대한 의심이 걷히지 않는 한 정부관료제를 통제하려는 집권 정부

의 노력 또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관료제의 정치화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로 근래 스칸디나

비아 국가들과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이 확대일로에 있다(Dahlstrom 

& Niklasson, 2013; Peter & Pierre, 2022: 637). 그러나 관료제에 대한 과도한 정치화는 관료

들과 행정기관을 정치적 굴레에 가둬 그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책과 

행정의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모순과 관련하여 일찍이 Kaufman(1956)은 집권 정부

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책임과 대응을 최대화하려는 노력과, 집권 정부의 편협한 정파적 이해

관계에 의해 정부관료제의 중립적･전문직업적 역량이 제한받지 않게 하려는 노력 간 조정과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향후 행정학의 핵심 과제라고 예견하였다.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

화 현상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의 기본골격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파적 정치 관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권의 정파적 

통제를 막음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과 관

련된 현실적 과제는 대부분 같다. 공무원이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정파 정치에 관여하지 않

고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동요 없이 정치지도자들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적 전문가(neutral experts)로서 자신의 판

단에 따라 공익에 부합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안팎에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Ingraham, 1995: xix). 이러한 과제는 공무원이 전문직업적 중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고 결핍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선행조건을 점차 충족

해 나감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묵종을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건의나 충고를 수용하려는 정치권의 자각도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정부관료제 연구에 있어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라는 개념 렌즈(lens)는 정책과정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를 관찰하고, 민주사회에서 관료들과 행정기관의 

바람직한 역할과 적절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이 글은 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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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밝혔듯이 이들 두 개념에 내포된 현상의 특성과 관련 양상, 그에 따른 정책적･행정적 순

기능과 역기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의 연관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고, 한국적 맥락과 현실적 함의를 부분적으로 서술하였다. 국내에서는 대통

령과 정부관료제 간 정치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등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 볼 때, 이를 비

롯한 관련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되는 데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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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reaucratic Politics and the Politicization of Bureaucracy: Aspects, 
Function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Chun-Oh Park & Seejeen Park

This article conceptually differentiates the two phenomena of bureaucratic politics and 

the politicization of bureaucracy, examines each aspect and function in general, and 

addresses the issu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ntertwined with these 

phenomena. In this process, some research tasks are presented and the Korean context is 

partially described. It is hoped that this article will be helpful in conducting more systematic 

follow-up research in the future.

【Keywords: bureaucratic politics, politicization of bureaucracy,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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